
태양광 사기 사업가 기소…
지자체와 협력 속여 … 재벌 테마주 조작에도 가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사업가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월3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유명 대체에너지기업 <UGE>와 영문 약칭이 같은 유령기업을 미국에 세운

뒤 회사가 자신의 회사지분을 갖고 있고 아시아 지역 부품 공급권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씨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손잡고 전자산업단지에 태양광ㆍ풍력발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을 하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는 투자협약까지 체결했다.

이씨는 투자협약을 토대로 지인 최모씨에게 “지자체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를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

정인데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으며,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내 여러

기업의 고문, 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2007년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뉴월코프

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에콰도르와 영국 여권을 위조해 8차례 출입국에 활용했으며, 2011년 7월 영국 여

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이씨는 태양광ㆍ풍력발전 사업 관련기업들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사건이 항고돼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중앙지검도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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